Model 1 (A)

One language (English)

SECTION I:

Contact details of (main) NGO:

NGO Nam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Name of main contact person: JIEUN LEE
Phone number: +82-2-723-0666 
E-mail: pspdint@pspd.org

SECTION II: 

Language(s): ENGLISH ONLY
SECTION III: 

HUMAN RIGHTS COUNCIL

Seventeenth Session

SECTION IV: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SECTION V:
Written Statement on Violations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Human Rights in the ROK
SECTION VI: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17차 세션에서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작년 2010년 5월 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보고서를 공식 채택한다. 유엔의 인터넷 문서보관소에 게시된 영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8개 분야에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프랭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실태 조사를 통해 지적한 바대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으로 특히 내년 201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주목하여 보다 상세한 실태를 알리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서면의견서를 제출한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5조도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규약상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유권자 선거의 자유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201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는 이유로 경찰이 투표독려 유인물을 배포한 시민을 체포하는가 하면, 투표한 시민에게 상품 할인을 하겠다는 가게 주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일까지 있었다. 또한 현행 법률대로라면 내년 선거일 180일 전인 올해 10월부터 이미 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과 정보교환, 후보에 대한 찬반 입장 표명 등이 어렵다. 
우리는 선거시기마다 요구되고 있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이 헌법과 자유권규약의 관련 조항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인권이사회 회원국이면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다.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자유권규약의 주요 권리 중 하나인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개선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인권위원회가 17차 세션에서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실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의 규정들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유권자들 스스로 어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선관위나 검찰 및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한국의 실상은, 프랭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급한 대로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인정한 인터넷에서조차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는 인터넷상에서조차 자신이 원하는 정책(정치)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고 비판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모이고, 서명하고 홍보하고 발언할 수도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위해 투표를 권유할 수도 없다. 이러한 활동을 했다가는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금지, UCC등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게시 금지 등 위반혐의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대선 당시 대학생 김모씨는 모정당 대선후보의 홈페이지에 언론기사를 그대로 스크랩해 “이명박 후보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UCC를 올렸다가 이 조항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풍자도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결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을 영화포스터나 신문만화를 패러디했던 대학생 권모씨와 패러디작가 신모씨가 이 조항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치 토론방에서조차 후보에 대해 찬반의견을 올려도 사전선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보아 처벌받았다. 인터넷상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활동이 처벌받은 사례는 ▶ 부적격 후보를 찍지 말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권유하는 행위, ▶유명한 영화포스터나 광고 패러디물 제작 및 게시한 행위, ▶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UCC 게재하는 행위, ▶ 뉴스기사에 비판 댓글다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비판 글 올리는 행위, ▶ 부정적인 별명으로 후보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행위, ▶원하는 정책을 내건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투포독려행위 등이었다. 이들은 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이나(254조) 후보자 비방(251조)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게시 금지(93조)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조차 2002년부터 국회에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왔지만 동시에 선관위는 ‘선거UCC물에 대한 운용기준(2007년)’,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를 제시한 안내자료(2010년)’ 등을 통해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삭제된 게시물이 87,000건이 넘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단속 지침을 내세워 단속하였다. 선관위에 의해 선거쟁점으로 규정된 ’무상급식 추진과 4대강 사업 반대‘는 시민단체들이 선거와 관계없이 오랜기간 진행해왔던 의제였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의제를 단속함으로써 ’선거방해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선거관리위원장(현직 대법관)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지침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대표적인 활동가들이 국민서명운동전개, 기자회견 개최, 관련 사진게시, 스티카 배부 등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며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상 독소 조항들
우리는 선거의 과열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된 한국의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선거법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선거운동의 개념 등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 검찰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둘째,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3일, 대통령 선거의 경우 22일에 불과하여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명 기간은 매우 짧다. 
셋째, 기간과 방식에 대한 각종 중복 규제 조항들이 있어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경우 매우 오랜 기간 금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이다. 이들 조항들은, 시기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규제 시기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규제 행위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함으로써 지나치게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규제 시기의 광범위와 행위 규정의 모호성은 많은 유권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검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해법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참여가 선거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법은 이를 반영하여 변화하고 있지 못하고 이미 낡은 시대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의 잣대를 여전히 들이대고 있다. 한국의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할수록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권자가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선거법이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선거법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리한 단속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한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악덕이기 때문이다. 
권고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실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프랭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